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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5.20.(화)� 즉시�배포

담당처 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진짜�대한민국>� 중앙선대위�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 박범계)

민주화운동보상금 10억 원 셀프 확정, 자진 포기 주장,

국민 대상 허위사실 조직적 홍보가 사안의 본질

- 김 후보, 民 문제제기 후 김문수TV 게시물「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 장기표 
김문수」바로 삭제

- 민주화보상금, 사망유공자 평균 1.38억 원 … 전체 유공자 평균 2,322만 원 지급
- 생활지원금 신청했다 한들, ‘생활지원금’ 지급 목적에 불부합 … 민주화운동유공자께 석고대죄해야

□ 더불어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20일 김문수 국민의힘 21대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본질은, 김 후보와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민주화운동보상금 10억 원’을 셀프 

확정하고 스스로 이를 포기했다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조직적·대대적으로 홍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률지원단은 “아무 문제도 없다면서 법률지원단이 지적한 김문수TV 게시물「민주화운

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 장기표 김문수」는 득달같이 삭제했다”며 “지금이라도 지엽

적인 변명은 삼가고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의 근거를 제시하든지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석고대죄하든지 양자택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또 “2022. 12. 31. 기준 행안부 민주화운동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그간 사망한 유공자 120명에게 보상금 165억 9800만 원이 지급돼 사망 유공자 1인당 평

균 1.38억 원을 지급했다”면서 “사망을 포함한 보상금·생활지원금은 총 4,939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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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억 2600만 원이 지급돼 유공자 1인당 평균 2,322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라고 강조

했다. 

덧붙여 “사망 유공자도 아닌 ‘30일 이상 구금자’에 해당하는 김 후보가 민주화보상금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민주화 경력 날조”라고 일갈했다.

□ 법률지원단은 이어 “누차 강조하지만 김 후보에게 묻는 것은 김 후보를 포함한 장동혁, 박

대출 국회의원 등이 특정한 ‘10억 원’의 근거”라면서 “얕은 술수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애먼 자원봉사자 탓도 하지말고, 후보직을 내려놓고 극우 유튜버 본업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김 후보가 설령 생활지원금 신청권을 가졌다고 한들, 허위사실인 ‘민주화운동 

10억 수령 거부’를 조직·대대적으로 유포한 범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며 “더구나 민주화

보상법 시행령 개정 이유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과정에서 장기간 구속 등으로 인해 경제활

동이 어려워져 생활기반이 취약한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하여 생활지원이 요구됨’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당시 재선 국회의원 신분으로 연간 1억 원 상당

한 세비를 수령하고 있던 김 후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언어도단이

다”고 힘줘 말했다.  <끝>

【붙임 :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현황 22.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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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누리집


